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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력 불인정은 차별’�국가인권위원회, 공기업에 규정개정 권고





�





��������KT노동조합은 8월 1일(월)부터 4일(목)까지 ‘2022년 현장 작업복 개선을 위한 노사 합동 TF를 운영하고 현장 조합원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는 2021년 단체교섭(’21. 9. 10)[현장 작업복 개선]을 통한 노사합의에 따라 근무환경에 따른 작업복 개선과 현 지급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KT노사는 이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보완하고 작업 동작의 편의성 및 완성도 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견수렴 TF는 노동조합 복지운영국장 외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4일(목)까지 4개 지방 본부 16개 지부를 돌며 2022년 작업복 개선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다.����공기업이 경력사원 호봉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다닌 직장의 규모가 작거나 비정규직 이었다는 이유로 근무 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 인권 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 “100명 미만 업체경력 호봉 미반영… 평등권 침해”, 공단 측 “보수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단의 경영권” ��국가인권위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비 정규직 경력과 100인 미만 민간사업장의 유사 경력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의 입사 전 경력을 재심의 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비정규직 근무경력과 100인 미만 민간 사업장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신분과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공단은 상근직원 100명 이상 법인에서 정규직으로 일한 경력을 인정하는 자체 보수규정을 토대로 “공단의 보수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단의 경영권”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님을 고려할 때 차별을 논할 수 없다”고 인권위에 주장했다.��앞서 A 씨는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에 채용돼 냉·난방 설비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는데 직원 70명 규모의 민간사업장에서 22년간 근무했던 경력과 공공 기관에서 기간제 직원으로 1년 6개월간 일한 경력을 호봉 산정 과정에서 모두 인정받지 못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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